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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내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이 재정형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표준행정수요와 기초

수요,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의 계량경제적 개념과 상호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보정계수 결정요

인을 검증하였으며 단위비용 보다는 측정단위의 영향력이 크다는 정책함의가 도출되었다. 계량경

제 논리와 실증분석에 도출된 함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방법론을 응용한 대안과 규

모경제 개념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각 2개 대안, 전체적으로 4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대안의 정책타당성을 비교하고자 재정형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액 기준으로는 

회귀분석 방법론, 1인당 기준으로는 규모경제 개념을 이용한 대안이 상대적으로 우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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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보통교부세, 표준행정수요, 보정계수

This study presents new methods to enforce the impact of modification 

coefficient of the Local Shared Tax allocation method to Korean local 

government. Because the Local Shared Tax allocation to local government is 

defined to enforce fiscal 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s regards to reducing 

the cost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of each government. However, in fact, 

there has been a question on the significance of those which the coefficients 

multiplied to the standard administration demand. In this study, I analyze the 

modification coefficient of the grant allocation process and present two 

different alternative methods to enforce the function of the coefficient. 

Additionally, it provides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ositive impact to the fiscal bal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 Keywords: Local Shared Tax, Standard administration demand, Modification 

coefficient 

Ⅰ. 연구 목적 및 배경

보통교부세는 용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정액보조금(unconditional lump-sum grant)으로

서 상위정부에서 하위정부로 구매력을 이전하거나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완충하는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가 무조건부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소비주권(consumer 

sovereignty), 즉 세출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는 이전재원이다. 지역경제의 구조와 기반, 지리적 

위치,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상황 등의 지역별 차이,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과세능력과 

재정수요의 격차는 보편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보통교부세는 이러한 지역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재정형평기능의 작동 여부, 그리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산정방식의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다. 측정항목과 측정단위의 대표성 문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이용되는 회귀함수식의 타당성과 계량방법론적 적절성 등의 연구는 산정방

식의 제도개선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다(박병희: 1996. 박완규: 2002, 주만수 외: 2004, 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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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2005, 주만수: 2005, 이현선･박태규: 2006, 송상훈: 2008, 안종석: 2008, 박선희: 2009, 

최병호 외: 2014). 재정형평기능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발표된 바 있다(김태일: 1996, 김정훈: 2002, 김용성: 2004, 최병호･정종필･이근재: 2008, 

최병호외: 2014).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은 보정계수와 보정수요를 통하여 발휘된다고 볼 때 재정형평기능

의 존재 유무나 효과의 크기에 대한 거시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보정계수나 지역균형수요 각각에 

대한 미시적 원인분석도 중요한 주제이다. 그럼에도 재정형평기능의 미시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보정계수와 관련된 연구로는 조기현(2001), 박완규(2002), 김필헌(2014), 

조기현･이장욱(2017) 정도가 있으며, 보정수요의 경우 낙후지역 선정기준의 타당성과 낙후지역

수요가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김용성(2004), 지역균형수요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재정형평기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조기현(2013)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조기현(2001), 박완규(2002), 김필헌(2014)의 연구도 보정계수의 정책기능이 발휘되

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도이며, 조기현･이장욱(2017)의 연구에서 비로소 보정계수의 역할

과 정책의의, 대안모델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보정계수의 정책의의를 계량경제적 논리로 접근하

면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사례를 응용한 보정계수의 대안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보정계수가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의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지 명료하지 못한 측면

이 있었다. 보정계수의 본질과 성격에 근거한 대안모델이라기 보다는 외국 사례를 응용한 대안모

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보정계수의 정책기능을 검증하고 계량경제적 

개념을 고찰한 후, 이에 근거하여 대안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보정계수와 관련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보정계수 대안 모색의 취지가 

재정형평화에 있는 만큼 재정형평화의 개념과 필요성을 검토하며, 기초수요와 표준행정수요의 

관계, 보정계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한다. Ⅲ장에서는 보정계수의 정책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초수요 산정공식 자체에 대한 검토와 보정계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다. 

Ⅳ장에서는 회귀분석 논리에 입각한 보정계수 대안모델을 개발하며, 재정형평효과 분석을 통하

여 대안별 정책유효성을 검증한다. 마지막 Ⅴ장은 본 연구의 요약과 한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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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정계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재정형평화의 정책의의

재정형평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는 Buchanan(1950)의 “동등한 개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재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동등한 개인과 재정적으로 동등한 대우

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Buchanan은 동등한 개인이란 동등한 소득을, 

재정적으로 동등한 대우란 순재정편익(net fiscal benefit), 혹은 재정잉여가 동일한 상태”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소득의 차이가 순재정편익의 격차가 발생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소득 이외에도 행정서비스의 공급비용, 지가와 같은 생산요소 가격의 

차이, 조세수출 등의 재정외부성, 세입과 세출의 시점간 불일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순재정편익의 

지역격차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OECD(2007)는 재정형평화의 정당성을 공평성, 재정외부효과, 보험기능에서 찾고 

있다. 지리적,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지역별로 격차가 나는 1인당 세입역량과 행정서비스 

편익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공평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정형평화의 두 번째 

근거로 재정외부성(fiscal externalities)을 든다. 순재정편익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면 생산요소

의 이동이 방해를 받는다. 재정형평화는 바로 순재정편익의 지역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생산요소

의 최적배분을 유도하며 경제적 효율성도 개선한다. 인구배분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소득이전이 필요하며, 재정형평화 이전재원은 이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이 된다(Boadway 

and Flatters, 1982). 또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정외부성이 존재하게 되면 행정서비스의 

편익과 부담하는 비용은 차이가 나며, 재정형평화 이전재원은 편익과 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순재정편익(net fiscal benefit)을 지역간에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즉, 재정형평

화 이전재원의 목적은 비슷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있다. 재정형평화 이전재원이 이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주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순재정편익은 동일하며 재정형평성은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Boadwa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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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형평화 이전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 산정구조

1) 지방교부세 목적 및 기능

지금까지 살펴본 재정형평화의 의의와 같이 지방교부세 역시 사회 전체의 공평과 재정외부성

의 교정을 통하여 지역간 순재정편익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는 지방교부세의 목적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을 교부하며,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자치

단체간의 재정 불균형(fiscal imbalance)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이 첨부되지 않는 일반적인 재정지원금”으로 해석하고 있다(손희준, 2015: 113-114).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의 세원불균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직적 불균형(vertical 

imbalance)를 완충할 목적으로 내국세 일정비율에 연동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하는 

고유재원이며, 공동세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에 내재된 이러한 특성은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일차적 기능이 국가와 지방의 수직적 불균형을 완충하는 재원보장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방교부세의 두 번째 기능은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horizontal imbalance)

을 교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재원부족 자치단체에 한정하는 교부하

며, 재원부족 규모가 클수록 교부액을 추가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2) 보통교부세 산정구조

지방교부세가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부족 규모를 객관

적,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기능은 보통교부세에 부여되어 있다. 즉, 보통교부세의 

산정제도가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양대 정책기능을 위하여 보통교부세는 세입･세출 보정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제도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한 후, 차액(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인 재정부족액을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 자치단체 의 재정부족액 = 자치단체 의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 수요인센티브
 - 기초수요 = 측정단위 × 단위비용 × 보정계수

 - 보정수요액 = 지역균형수요 + 사회복지균형수요 + 기타(조정교부금 등)
∙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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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은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보정계수와 지역균형수요를 활용하고 

있다1). 보정계수란 자치단체별 단위비용이 규모경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문제를 조정하는 

계수이다. 입지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불리한 자치단체는 행정경비가 더 소요되는 반면에 

인구나 공공시설이 밀집된 자치단체의 행정경비는 덜 투입된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건불리지역의 

단위비용는 상향 보정하는 대신에 조건이 유리한 지역의 단위비용은 하향 보정하는 방식으로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국가정책이나 제도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불리한 조건에 

놓여진 지역이나 입지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수요를 이용하여 재정형평화를 

도모한다. 

보정계수가 단위비용을 가･감하여 기초수요를 할증･할감하는 방식이라면 지역균형수요는 기

초수요가 산정되면, 조건불리요소를 반영하여 기초수요액 자체를 추가 보강하는 방식으로 운용

한다. 때문에 지역균형수요를 통하여 수요 보강한다 하여도 기초수요 자체가 실제 재정수요보다 

적게 산정되었다면 재정형평기능은 그만큼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보정계수 정책기능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기초수요에서 측정단위와 단위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나 중앙

정부가 재량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이므로 보정계수만이 기초수요를 정책적으로 할증, 

할감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데, 보정계수가 정책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재정형평화에 역행하

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면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 뿐만 아니라 재원보장기능도 

약화될 소지가 높아지게 된다.

3. 보정계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의 관계

보정계수의 정책의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간 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기초수요는 측정단위와 단위비용,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보정계수는 단위비용의 격차를 

보정하는 수단이고, 단위비용은 표준행정수요에서 산출됨으로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는 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표준행정수요 산정 → 단위비용 산출 → 보정계수 적용 → 기초수요 

산정의 상호의존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의 개념적 차이, 산정과정

에서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일은 보정계수 정책기능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 보통교부세는 보정계수, 지역균형수요 이외에도 차등산입률, 사회복지균형수요를 이용하여 재정형평기

능을 발휘할 수 있다. 산입률이란 기초수요와 기초수입 산정 시 추정된 기초수요와 기초수입의 80%를 

반영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80±%를 적용하면 차등산입률이 된다. 예를 들어 세입여건이 양호한 자치

단체에 80+%를 적용하면 재정부족액이 줄어들며, 반대로 세입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80-%를 

적용하면 재정부족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차등산입률을 활용하면 재정형평기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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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해설(2017: 39-42)은 표준행정수요2)란 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표준적

인 수요, 기초수요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재원으로 기술

하고 있어 양자간의 개념적, 정책기능적 차이가 무엇인지 명쾌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념적으로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는 동일하다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표준행정수요는 명칭 그대로 자치단

체의 표준적인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표준행정수요에서 도출된 단위비용은 자치단체

의 단위당 행정활동에서 발생하는 단가이며, 표준적인 단가에 단위비용을 곱하면 표준적인 경비

이다. 그런데, 보정계수가 표준적인 단가와 자치단체의 실제 단가간의 격차를 조정하여 재정격차

를 해소하는 기능을 발휘한다면 (측정단위×단위비용×보정계수)로 산출된 기초수요는 더 이상 

표준적인 재정수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대로 보정계수가 표준적인 단가와 자치다체

의 실제 단가의 격차를 보정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기초수요는 (측정단위×단위비용)으

로 산출됨으로 표준행정수요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표준행정수요와 기초수요의 관계는 보정계수 정책기능의 유･무에 좌우된다. 양자간의 

이러한 관계는 용도나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표준행정수요를 산정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단위비용을 산출하는데 있다면 기초수요는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산정절차의 논리구조에 보면 표준행정수요는 단위비용과 보정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정책

적, 기능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표준행정수요는 기초수요 산정에 필요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기준재정수요는 기초수요를 포괄하며, 기초수요는 표준행정수요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다시 말해서 기초수요는 표준적인 경비이면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표준행정수요의 계량경제적 해석

자치단체 의 실제 예산을 , 측정단위를 라 하면 표준행정수요는 다음 식 (2)처럼 회귀방정

식을 통상회귀자승법(OLS)으로 추계한 가 된다.

회귀방정식:        ...........................................(1)

OLS 추정식:        ..............................................(2)3)

2) 표준행정수요는 대표적 세출체계(Representative Expenditure System : RES) 개념으로 귀결된다. 

OECD(2007)는 인구, 사회경제적, 지리적 제조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재정수요를 표준행정수요로 

정의하면서 예산팽창,,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의뢰하여 실제 세출이 아니라 잠재적 세출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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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종속변수인 실제 예산의 평균치 와 설명변수인 측정단위 평균치 가 교차한다는 OLS

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한다. 산정해설에서 설명하는 자치단체의 표준적인 경비란 를 의미하는데,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동종 자치단체 의 예산 가 어디에 위치하든 가 동종 자치단체의 

예산 를 대표하고, 또한 평균치 를 지나기 때문에 표준행정수요는 “평균적인 재정수요”로 해석

할 수 있다. 이것은 당해 자치단체가 처한 행정규모나 행정수비범위, 사회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 

등과는 별개로 가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행정수요를 의미한다(조기현･이장욱, 2017: 102-103). 

또한 측정단위 를 조건으로 하는 의 참값 기대치  가 표준행정수요이기도 하다. 

3) 보정계수의 계량경제적 해석

계량경제적 논리로 보면 오차항 는 확률적 요인과 체계적 요인으로 분해된다. 어떤 자치단체

의 값이 이라 할 때, 의 총변동은 회귀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확률적 변동 와 회귀방

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 변동 (  )으로 구분된다.

총변동  = 설명할 수 없는 변동 + 설명 가능한 변동

     
    =     ....................(3)

설명할 수 없는 변동 는 측정단위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다른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리적, 행정적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볼 때 이 부분은 보정수

요로 반영하여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설명된 변동 (  )은 회귀방정식에서 반영하고는 있으나, 측정단위 크기나 밀도와 

같은 특성에서 비롯된 격차이므로 보정계수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산정해설은 이를 규모경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규모경제로 인하여 발생된 단위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수단이 

보정계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계량경제적 논리에서 보면 보정계수는 회귀방정식을 OLS로 추정

한 추세선과 개별 자치단체의 실제 재정수요간 차이 중 설명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보정하는 

계수이다. 단지 설명된 부분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재정격차를 어떤 방법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이 적절한가, 그리고 보정 이후의 재정형평효과가 어느정도 발휘되고 있는가 등이 중시해

야 할 대상이라 하겠다.

3) 실제로는 와 를 일치시키는 비중유계수( ∑∑
)를 에 곱하여 표준행정수요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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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보정계수의 계량경제적 해석

 


 



총변동








보정수요

보정계수

Ⅲ.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유효성 분석

1. 보정계수 정책기능 실태 

표준행정수요가 본래의 개념과 달리 실제 산정에서는 평균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보정계수의 정책기능도 평균적인 경비와 개별 자치단체의 실제 

경비간 격차를 조정하는데 주어진다. 실제 산정해설(2017)에 따르면 단위비용은 표준행정수요 

평균치에 측정단위 평균치로 나누어 구한다. 표준행정수요는 OLS로 추정한 이므로 단위비용

은 다음의 식 (4)처럼 표기할 수 있다. 

동종 자치단체 단위비용 =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 평균 ÷ 측정단위 평균)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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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는 식 (5)와 같이 개별 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동종 자치단체 단위비용의 

비율로서 보정계수의 정책기능이 개별 자치단체의 단위비용과 동종 자치단체 단비용 평균치의 

차이를 보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정계수 =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측정단위)} ÷ 동종 자치단체 단위비용 

               = 



÷
∑

∑




×


∑

∑
 ...............................................................(5)

식 (4)와 식 (5)를 기초수요 산정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기초수요와 표준행정수요는 

같아지게 된다. 외형상 기초수요는 측정단위와 단위비용, 그리고 보정계수의 곱셈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회귀분석으로 를 추계하면 기초수요는 간단히 산정되는 것이다.

  기초수요 = 측정단위 × 단위비용 × 보정계수

           = 측정단위 × 단위비용 × {(표준행정수요/측정단위) ÷ 단위비용}

           =  ×
∑

∑
×



×


∑

∑
  = 표준행정수요 ..........................(6)   

식 (6)의 관계가 성립 하면 보정계수의 기능이나 역할은 사실상 발휘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정계수의 정책기능이 소멸하는 문제는 박완규(2002: 92), 조기현(2002: 127-128), 

김필헌(2014: 68)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보정계수가 정책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산정방법의 합리성, 재정형평기능의 문제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사안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단위비용의 획일성을 보완하는 방편으로서 보정계수 사용

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산정방법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법령 이행 측면에서 결함이라 

아니할 수 없다(조기현･이장욱, 2017: 108). 둘째 산정방식이 불필요하게 복잡하여지며, 투명성

도 저해한다. 기초수요를 회귀분석기법으로 산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굳이 단위비용과 보정

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형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서 회귀식에 의한 추정치가 실제 예산액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추정되는 결과가 초래된

다는 사실이다(박완규, 2002: 92). 

표준행정수요가 평균적인 재정수요라는 것은 인구,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행정적 환경이 

동종 자치단체 내에서 평균적인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의미한다. 단위비용 역시 

동종 자치단체 단위비용의 평균치가 된다. 단위비용이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치가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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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자치단체의 기초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위비용이 아니라 측정단위가 된다. 측정단위 

수치가 클수록 기초수요는 증가하게 되는데, 측정단위가 인구나 면적과 같은 자연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공공시설물이 될 경우에는 보정계수가 재정형평성을 저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반대로 측정단위가 면적이라면 과소지역이라 하여도 보정계수는 큰 수치가 적용되어 기초수요가 

과다 산정될 수 있다. 박완규(2002)의 연구에서 지적된 과다･과소 추정의 문제는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무력화로 인한 측정단위의 영영향력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보정계수 영향요인 분석

1) 이용통계

보정계수의 정책기능을 검증하고자 규모경제 성립 여부, 보정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시, 군 노인복지비이며, 이용통계는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

역에 수록된 표준행정수요, 노령인구, 보정계수이다4).

2) 규모경제 검증

다음의 <그림 3-1>에서 종축은 노인1인당 표준행정수요, 횡축은 노령인구이다. <그림 3-1>에

서 제시한바와 같이 노인복지비의 경우 규모경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규모경제는 시 자치단체 보다 군 자치단체에서 더 강하며 측정단위가 

단위비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정계수의 정책기능이 군 

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 회귀분석으로 분석할 경우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개별 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예산액이 필요하지만 

입수 가능한 측정항목이 노인복지비에 불과하여 노인복지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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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보정계수의 규모경제 검증 결과

<시> <군>

3) 보정계수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식 (6)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계수의 결정요인은 1인당 표준행정수요와 측정단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정계수 산출공식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들 결정요인이 보정계수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 를 보정계수로 하고 설명변수는 1인당 표준행정수요 , 노령인구

로 하는 회귀함수를 식 (7)과 같이 설정하여 OLS기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표준행

정수요와 노령인구는 높은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교호항(interaction term) 를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교호항의 이용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지만 탄력성 

개념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ln      ln    ln    ln   ..........................(7)

<표 3-1>은 식 (7)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1인당 표준행정수요와 노령인구는 시 자치단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보정계수 산정공식에 의하면 개념적으로 1인당 표준행정수요와 노령인구가 

보정계수를 결정하는 인자로 작용하여야 하나, 시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보정계수 산정공식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3-1>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규모경제의 영향력이 약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통계적 유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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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군 자치단체의 경우 보정계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인당 표준행정수요 보다 노령인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단위비용에 비하여 측정단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으로 보정계수에 

측정단위 크기와 영향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1> 보정계수 영향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추정 결과1) 탄력성2)

    




= 





= 


시
0.999
(270)**

0.001
(0.15)

-0.001
(-0.18)

0.98 0.988 -0.012

군
-0.53

(-3.0)**
-0.88

(-3.4)**
0.05

(2.8)**
0.82 -0.062 -0.214

주 1: (  )내는 t값이며 **는 1%,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신뢰성을 의미한다.

2: 

과 

는 각각 1인당 표준행정수요와 노령인구에 대한 탄력성(average partial effects)을 

의미한다.

Ⅳ. 보정계수의 대안 모색

1. 회귀분석 방법론에 입각한 보정계수 적용 범위

앞서 식 (3)에서 개별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 와 동종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 평균치 

의 차이는 회귀식으로 설명된 변동 (  )와 설명할 수 없는 변동 (
)로 분해된다. 산정방

식에 따르면 총변동 중에서 설명된 변동 (  )을 대상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하므로 보정계수는 



의 위치에 따라 5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그림 2-1>처럼 ( 
) 인 경우 총변동은        관계가 성립하며, 

설명된 변동 (  )가 보정계수의 대상이 된다. <그림 4-1a>와 같이 이 에 위치하면   

이 된다. 이 경우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은 없으므로 보정의 필요성도 없어진다. <그림 4-1b>는 

이  보다 작으나   보다는 큰 경우로        관계가 성립되어 보정계수의 

적용 범위는 설명된 변동 (  )이 된다. 

이 평균치 와 일치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총변동이 



208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110호)

0이고, 설명할 수 없는 변동 이 (  )와 동일해지기 때문에 보정계수 적용의 의미가 없다(<그

림 4-1c>). 마지막으로 이 평균치   보다 작은 경우이다. 이 때는         

관계가 성립되어 보정계수 적용 범위는 설명된 변동 (  )이 된다(<그림 4-1d>).

<그림 4-1> 측정항목 예산에 따른 보정계수 보정범위

  












 












(a) (b)

  








 

















(c) (d)

<그림 2-1>과 <그림 4-1>에서 도시한 보정계수 적용범위의 5가지 사례는 다음의 <그림 4-2>

에서 집약시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2>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당해 자치단체의 측정단위가 

일 때 경비(예산)는 , , , ,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의 위치가 에서 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위치하든 보정계수의 적용범위는 ∆로 이루어진 삼각형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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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보정계수 보정범위 요약

 
















 A

2. 회귀분석 방법론에 입각한 보정계수 대안 모델

1) 보정계수 Ⅰ-1:  합계에서  비중을 반영

표준행정수요 합계 ∑에서 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보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것은 표준행정

수요 참값의 동종단체 합계치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보정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 보정계수는 서로 다른 자치단체의  값들의 차이를 반영하는 보정방식으로서 와 가 

교차하는 점, 즉 단위비용을 , 개별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 가 점      

라 할 때  
 
 
  

은 일차선형관계를 갖는다. 단위비용 와 개별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  거리가 일차선형관계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전체 거리에서 각각의 

 거리의 비중으로 를 보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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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보정계수 Ⅰ-1 산식의 도해

 
  

















산정해설(2017)은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평균비용() 이상은 1이하의 보정계수, 평균비용 이

하는 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보정계수 Ⅰ-1은 이러한 논리를 

수용하여 평균비용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즉, 다음 산식에서    이면 보정계수 Ⅰ-1은 

음수 값을, 반대로   이면 보정계수 Ⅰ-1은 양수 값을 갖게 된다.

보정계수 Ⅰ-1 = 
측정항목 단위비용 개별 자치단체  추정값 합계

측정항목 단위비용개별 자치단체  추정값
 

              = 


∑   

  

기초수요 =  ×







×









 


∑   

  








2) 보정계수 Ⅰ-2: 삼각형 면적의 이용

<그림 4-4>의 삼각형 면적의 논리에 보정계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4>에 도시한바

와 같이 측정단위 크기에 따라 삼각형은 ∆, ∆ , .... ∆  등으로 되는데, 이들 삼각형의 

면적 합계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삼각형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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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한 보정계수 기본모형의 도해

  






 

a

c

e

g

b d f

보정계수 Ⅰ-2는 측정단위 크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비용격차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과 보정

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측정단위가 표준행정수요에 비하여 보정계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본 연구의 검증 결과를 받아들여 측정단위 크기를 보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보정계수 Ⅰ-2 =


∑       

      

기초수요 =  ×







×









 


∑      

     








3. 규모경제 논리에 입각한 보정계수 대안 모델

1) 보정계수 Ⅱ-1: 1인당 평균비용 최소치 이용

표준행정수요의 평균비용이 최소치를 갖는 측정단위를 
라 하면, 

 의 좌측 구간은 평균비용

이 하락하는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한다. 


의 좌측 구간에서는 인구나 면적과 같이 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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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어려운 자연적, 지리적, 행정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추가된 비용을 보정계수로 반영하는 대안이다. 

즉, 다음의 <그림 4-5>에서 


의 1인당 비용을 1로 보고, 만큼 평균비용과 차이를 반영하는 

구조가 된다. 

<그림 4-5> 1인당 최저 평균비용을 이용한 보정계수 개념




















 

<그림 4-5>에 도시한 논거에 입각한 보정계수와 기초수요 산식은 다음과 같다.

보정계수 Ⅱ-1 = 



÷ min






기초수요 =  ×







×









 


min










2) 보정계수 Ⅱ-2: 1인당 평균비용 평균치 이용

보정계수 Ⅱ-1은 최소 평균비용 기준을 적용하므로 평균비용이 최소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자치단체에 양수의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이것은 음(陰)의 보정이 가해지는 자치단체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서 표준행정수요가 과다 측정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평균비용 최소치가 아니라 평균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교부세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 모형에 관한 연구  213

이 경우 보정계수 Ⅰ-1에 규모의 경제 개념을 접목시킨 산식이 된다. <그림 4-6>에서 보듯이 

표준행정수요는 측정단위 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측정단위 평균치와 각각의 측정단위간 거리 

  를 기준으로   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그림 4-6> 보정계수 Ⅱ-2 산식의 도해







 




























보정계수를 Ⅱ-2에서  



이면 양수값, 반대로  




이면 음수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보정계수 Ⅱ-2를 적용하면,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측정단위가 평균보다 클수록 할증보정, 

측정단위가 평균보다 작을수록 할감보정 효과가 발생한다.

보정계수 Ⅱ-2 = 
개별 자치단체 측정단위 동종단체 측정단위 평균 합계

개별 자치단체 측정단위동종단체 측정단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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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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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재정형평효과 분석은 보편성, 공리의 충족성, 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나 가중변이계수(Coefficienr of Variation)와 같은 불균등지수를 사용한

다. 이들 불균등지수는 전체적인 재분배효과를 평가할 때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으나 개별값들

이 갖는 분포의 불균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한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엔트로피계수(Entropy Coefficient), 타일계수(Theil 

Coefficient), 콰크와니계수(Kakwani Coefficient)도 적용하여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Theil에 의한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는 불평등 측정의 공리 뿐 아니라 엔트로피라는 

불평등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콰크와니계수는 다른 

계수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누진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5). 

이들 불평등계수의 산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자치단체, 는 기초수요, 

는 집중지수, 는 가중치, 은 자치단체 수, 는 자치단체 가 차지하는 비중, 는 기초수요

의 평균이다6).

가중변이계수：
  







타일계수：  











log




 
엔트로피지수：≥  



  












  

지니계수：  





  


콰크와니계수：    

5) 콰크와니계수는 소득항목을 10분위로 나누고 집중도지수를 구한 후 지니계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집중지수의 영역이 –1〜1이며, 지니계수 영역은 0〜1이므로 콰크와니계수는 –2〜1 사이의 

값을 가진다. 

6) 일반적으로 엔트로피지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값은 0, 1, 2이다. 여기서 가 1이면 모든 세입분포

에 고르게 비중을 두며, 가 0이면 세입 수준이 낮은 자치단체의 세입 변화에 더 큰 비중을, 가 

2이면 세입수준이 높은 자치단체의 소득 변화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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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형평효과 분석 결과

재정형평화효과는 절대액 기준과 함께 인구규모로 인한 왜곡을 회피하기 위한 비교할 1인당 

기준액으로 분석하였다. 절대액 기준으로 도출된 불평등계수는 1인당 기준의 불평등계수와 상반

된 결과를 보였다. 

절대액 기준의 경우 분석된 불평등계수는 현행 보정계수에 비하여 대안으로 제시한 보정계수

에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회귀분석 논리에서 도출된 Ⅰ-1 및 Ⅰ-2에 비하여 규모경제 개념

에서 접근한 Ⅱ-1 및 Ⅱ-2의 불평등계수가 더 큰 수치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수도권 위성도시,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중심도시는 지금의 표준행정수요 보다 늘어나는 반면에 비수도권 중소도

시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1인당 기준으로 분석한 불평등계수는 현행 보정계수보다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보정계

수에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절대액 기준과 달리 Ⅰ-1 및 Ⅰ-2 보다는 Ⅱ-1 및 

Ⅱ-2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4-1> 대안별 불평등계수 비교

절대액 기준(시 노인복지비)　

변이계수 지니계수 콰크와니계수
타일계수

(  )

엔트로피

(  )

현행 보정계수 0.509 0.267 0.066 0.118 0.156

보정계수 Ⅰ-1 0.594 0.307 0.085 0.156 0.213

보정계수 Ⅰ-2 0.601 0.313 0.088 0.161 0.223

보정계수 Ⅱ-1 0.645 0.328 0.096 0.178 0.242

보정계수 Ⅱ-2 0.683 0.338 0.102 0.194 0.251

1인당 기준(시 노인복지비)

현행 보정계수 0.117 0.0648 0.0042 0.0068 0.0071

보정계수 Ⅰ-1 0.035 0.0180 0.0004 0.0006 0.0006

보정계수 Ⅰ-2 0.027 0.0186 0.0111 0.0009 0.0111

보정계수 Ⅱ-1 0.001 0.0004 0.0002 0.0000 0.0002

보정계수 Ⅱ-2 0.023 0.0006 0.0004 0.0000 0.0003

불평등계수 개선효과는 절대액 기준에서 Ⅰ-1, 1인당 기준에서 Ⅱ-1로 분석되었다. 대안 모형 

Ⅰ-1은 동종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 평균값에 수렴하도록 보정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그림 

4-3>에서 동종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 평균값 는 측정단위 평균값 와 점 에서 만나므로 

결국 동종 자치단체의 단위비용 평균치에 접근하도록 보정하게 된다. 때문에 Ⅰ-1은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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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논리구조와 비교적 쉽게 연결될 뿐 아니라 재정형평기능 측면에서도 비교우위를 차지하

도록 한다. 1인당 기준에서 Ⅱ-1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가장 큰 결과를 보여준 것은 보정의 기준이 

표준행정수요의 최소 평균비용이기 때문이다. 이 모형에서는 음(-)의 보정이 발생할 수 없다. 

때문에 기초수요가 과다 측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평균비용을 양(+)의 방향으로 보정시켜 

재정형평기능을 보강하는 효과가 발휘된다.

Ⅴ. 요약 및 정책함의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7조 제3항은 도서, 오지, 낙후지역,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과 관련하여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도서, 오지, 낙후지역에 대한 보정은 지역균형수요로 대응

하며 단위비용의 보정은 보정계수로 반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보정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보정계수와 관련해서는 측정단위 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나 

밀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수요 산정공식을 풀이하면 보정계수는 소멸하게 되며, 기초수요와 표준행정수요는 

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은 단순히 산정 과정에서 보정계수가 소멸되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보통교부세제도 자체의 객관성, 합리성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노인복지비

를 대상으로 보정계수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 

자치단체에서 1인당 표준행정수요와 노령인구는 보정계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으

며, 이는 보정계수 공식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군 자치단체의 

경우 1인당 표준행정수요 보다 노령인구의 영향력이 큰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보정계수 내부에 

측정단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정계수 산식의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개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안 모델은 

표준행정수요가 통상회귀자승법(OLS)으로 추정한 회귀방정식에서 산출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

고 있다. 즉, 표준행정수요를 회귀방정식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표준행정수요에서 도출되는 보정

계수도 계량경제적 논리에서 접근한다는 관점이다. OLS의 계량경제적 논리에서 보면 보정의 

대상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변동으로 이것은 보정수요로 

반영하며, 보정계수는 설명된 변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명된 변동만을 대상으로 하면 보정계수

는 개별 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디에 위치하든 5가지 유형을 벗어날 수 없으며, 본 연구는 이 

중에서 표준행정수요 합계치에서 개별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가 차지하는 비중, 표준행정수요

와 평균 표준행정수요의 삼각형 면적, 1인당 평균비용 최소치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방안,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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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방안을 대안 모델로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형평효과 

기준으로 각 대안모델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절대액 기준에서는 표준행정수요 합계치에

서 개별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된 보정계수의 재정형평효과의 개선

효과가 우위를 보였다. 1인당 기준으로는 평균비용의 최소치를 기준으로 보정한 보정계수가 

불평등 개선효과가 가장 나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단위비용 산출방식과 보정계수 산식의 부조화가 보정계수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기초수요, 표준행정수요, 보정계수의 개념적 관계를 정리하였다. 또한 표준행정수요를 

회귀분석 방식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정계수의 정책의의를 규명한 후 대안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보편타당하면서 일반화된 

논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비를 넘어 다른 측정항목까지 검증될 필요가 있다. 비록 

이용가능한 통계가 노인복지비에 불과하여 전체 측정항목까지 검증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책당국

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만 가능하다면 보다 실천적인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보정계수의 역할과 

존재의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와 유사한 방식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와 비교하면 이들 국가는 보정수요란 개념 없이 없다. 그 대신 단계보정, 밀도보정, 태용보정, 

수치보정 등 여러 유형의 보정계수를 부분적으로 합산, 연계하는 통합보정계수를 사용하여 정책

기능이 매우 강력하게 발휘된다. 반면에 우리는 보정수요가 존재하므로 이들 국가의 단계보정 

개념을 보정계수로 운용하는데, 하나의 보정계수만 적용하기 때문에 정책계수의 역할이 발휘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처럼 복합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합

조정계수 대상 후보로는 지방교부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고려할 때 밀도보정이나 수치보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정계수의 폐기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 사료된다. 

복합보정계수의 도입은 보정계수의 정책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산정방식이 복잡하여지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산정방식의 간소화 및 객관화, 산정결과의 투명화 

관점에서 정책기능이 상실된 보정계수는 굳이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보정계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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